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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신제품 규제 시차 관리를 위한 정성적 접근의 중요성: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김 형 진*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 (적합성 인증제도)는 개별 법령상에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입법 없이도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 효력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인증제도이다. 

적합성 인증제도는 다른 인증제도들과 달리 규제 시차로 인한 융합 신제품의 인증애로를 해소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적합성 
인증제도를 규제 개선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규제 문제가 발생 후 해소되기까지의 과정에 적합성 
인증의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매칭하여,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가 적합성 인증의 절차를 통해 어떻게 감소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나아가, 
규제 시차 관리에 대한 관점을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나누고, 규제 시차 감소를 위한 적합성 인증제도의 정량적·정성적 체계를 
인증 절차의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적합성 인증제도가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는 인증 
절차별 법적 기한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설계사항(정량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별 절차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정성적 체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주제어：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 적합성 인증, 규제 시차, 규제 개선, 산업융합 촉진법, 융합 신제품, 표준 지향성

요 약

The Importance of Qualitative Approach to Managing the Regulatory 
Lag of Convergence New Products: 

Focusing on the Certification of Compliance of New Products of Industrial Convergence
Kim, Hyung-Jin*

“The certification of compliance of new products of industrial converg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rtification of compliance”) is a legal certific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through which a convergence new product can be officially certified without legislation 

when the certification standards applicable to the product are not yet provided. Unlike other certification systems, the 
certification of compliance is characterized by the role of resolving the certification difficulties driven by the regulatory lag 
of convergence new products. Nevertheless, studies that analyzed the certification of compliance in detail from the 
viewpoint of regulatory improvement were surprisingly rare. Through the sequential matching of the steps of certification 
of compliance with the process from the occurrence of a regulatory problem to resolution, our study provided clear 
understanding as to how the regulatory lag could be reduced by the procedure for certification of compliance. 
Furthermore, we divided the perspective on regulatory lag management in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d the 
structures and practices of certification of compliance were then analyzed from the two perspectives. By doing this, the 
present study emphasized that the fundamental reason the certification of compliance could effectively solve the 
regulatory lag problem of convergence new products was not only the quantitative elements such as legal deadlines for 
each step but also several qualitative approaches to securing the quality of every stage.

Keywords :   certification of compliance of new products of industrial convergence, certification of compliance, regulatory lag, 
regulatory improvement,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convergence new products, standards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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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질서 확립에도 도움

이 될 수 있다(Lee, et al., 2021). 제품의 기본적 요건

(Minimum Requirements)들을 표준화하면 성능이

나 품질 수준이 낮은 제품들은 적합성 평가에서 관련 시

험에 통과할 수 없고,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 따

라서 비정상적인 제품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

다. 또한, 성능이나 품질에 관한 주요 요건들을 표준으

로 정해 두면, 제품 사양에 관한 제조자들의 경쟁 요소

가 되어 기업들의 기술 혁신 활동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

이 발전될 수도 있다. 문헌에 따르면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s)2)은 개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경쟁

을 증가 시킬 수 있고(DTI UK, 2005), 어느 제품이 상

대적으로 우수한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

다(Lee, et al., 2021). 

사전 규제 방식의 또 다른 효과는 정보 비대칭에 의

한 경제사회 질서의 훼손을 줄일 수 있다(Lee, et al., 

2021). 제조자와 공급자들은 기술 개발이나 상품화 과

정에서 발생한 여러 정보들 중에서 본인이나 자사에 불

리한 정보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이때, 제품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는 이와 같은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나쁜 제품들이 거래되는 문제를 예

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잘 실현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규제 시점에 대한 판단이 정확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절하지 못한 시점에 이뤄진 사전 규제는 오

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기술의 발전 속도나 확산 정도, 관련 산업의 성장 추

세에 비해 너무 이른 시점에 사전 규제가 이뤄지면 기

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 표준

은 제품의 특성이나 사양을 제한하는 속성도 있기 때문

에 표준화가 이뤄지면 기술 개발의 다양성이 오히려 감

소될 수도 있고, 표준에 부합되는 특정 기술이나 사양의 

I. 서론

규제(Regulation)는 국민 삶의 향상, 경제사회 질서 

구현, 또는 별도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나 그 위임기관들이 민간 부문에 속하는 개인이나 단체

의 행위를 통제, 의무 부과, 지도 등의 방식을 통해 일정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말한다(Ahn, 2001; Ahn, 2005; 

Cho, 2006; Choi, 1992; Kim, 2010). 그동안, 규제

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크게 두 가지의 관

점이 있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관점은 감독이나 통제

와 같은 강제성(Coerciveness)을 띤 권력적 방법이 사

용되는 경우를 규제로 정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외에도, 조건을 

구성하여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형

태도 포함된다(Hart, 1961; Hood, et al., 2004). 이와 

반대로, 강제적이거나 권력적이지 않은 지도, 지원, 조

정, 나아가 사회를 통제하는 메커니즘 또는 제도 자체를 

규제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Doerm & Wilks, 1998; 

Jordana & Levi-Faur, 2004; Ogus, 1994).

규제는 규제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로 나뉜다. 사전 규제는 잠재적인 피해 등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피해를 일으킬만한 행위

가 있기 전에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사후 규제는 불법적 행위나 규정에 어긋난 일

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관련 조사를 수행하여 조치

하는 방식의 규제를 의미한다(Lee & Cheon, 2018). 적

합성 평가1)나 인증이 대표적인 사전 규제 방식에 해당하

며, 시판품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이 사후 규제에 속한다. 

본 연구는 사전 규제 방식인 인증의 관점에서 규제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라 하면 부

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지만, 인증이나 적합성 평

가와 같은 규제 방식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술 혁신

1)   적합성 평가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관련 표준 등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임.
2)   국내외 표준화 기관과 같은 공적 기관이 제정 절차와 제정 원칙에 따라 제정한 표준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준’은 공적 표준을 

의미한다(이용규 외 2021). 이와 반대로,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s)은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 표준으로 성립된 것으로, 대표적으로 
Adobe사의 전자문서형식인 PDF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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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는 수많은 융합 신제품들이 또 다른 기술 혁

신과 산업 발전으로 선순환 되기 위해서는 규제 시차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과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

실한 요즘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에 제정된 산

업융합 촉진법에 근거를 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

성 인증제도’(이하 적합성 인증제도라 함)를 관심 있게 

다루고자 한다. 적합성 인증제도는 기존 허가등3)의 근

거가 되는 법령에 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이 없거나 기존 기준·규격·요건을 융합 신제품에 적용

할 수 없어, 개별 법령상의 허가등을 받지 못할 때 신청

할 수 있는 법적 인증제도이다.4) 즉, 개별 법·제도상의 

규정 미비 등 융합 신제품들이 겪는 규제 시차로 인한 

인증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Goo, 2021;  

Kang, 2021; Kim, 2020;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Standards, 2019). 

적합성 인증제도는 융합 신제품의 인증애로 해소라

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역할을 꾸준히 증명해오고 있

으며(Korean Agency for Technology Standards, 

2019, 2020), 특히, 2020년에는 KS표준을 적용할 수 

없어 인증 취득이 불가했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

스템의 적합성 인증 사례가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0).

적합성 인증제도가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적합성 인증 기준’이

라고 불리는 별도의 인증 기준 때문이다.5) 적합성 인증

의 신청 접수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신청 제품

(융합 신제품)의 특성에 맞는 성능·품질·안전성 요건과 

시험방법 등을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마련해야 한

다. 이때 제정되는 적합성 인증 기준이 융합 신제품이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지배적인 위치로 인해 잠김 효과(Lock-in Effect)가 발

생할 수도 있다(David 1985; Lee, et al., 2021). 또한, 

기술의 생애 주기(Life Cycle) 초기 단계에서는 해당 기

술 자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 성능이나 

품질 기준을 완성도 있게 구성하지 못하여 그에 따른 부

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Collingridge, 1980; 

Yoon, 2017).

그렇다고, 규제 시점에 대한 결정을 무작정 미루거나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없다.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규

제 시점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미성숙했거나 사

회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규제 공백이나 

규제 방치(Regulatory Drift) 상태가 지속되면, 성능이

나 품질, 안전성 이슈로 인한 소비자 피해, 분쟁, 시장

질서의 교란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 이와 반대로, 우수한 신제품이 공인 시험을 받지 못

하거나,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시장 출시

와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급기야 기업 성

장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Lee, K., 2016; Oh, 2015). 한편, 기술

이나 제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숙된 단계에서는 규

제 신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규제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

록 규제 결정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Collingridge, 1980; Yoon, 2017). 

따라서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규제 대응 속도 간의 간

격(규제 시차)을 얼마나 균형 있게 유지하느냐가 사전 

규제 방식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

다. 그리고 규제 시차 관리를 위한 발전적 논의는 요즘

과 같이 파괴적 혁신 기술들의 등장과 기술·산업 간 융

합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빠른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하다

(Kim, et al., 2018).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등

3)   개별 법령상의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의미함(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
4)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항
5)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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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규제 시차는 미리 정해져 있기보다 정책적 

관리의 대상이다. 

규제 시차는 규제 문제가 발생 후 해소되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다시 정의된다. 먼저, 인식 시차

(Recognition Lag)란 ‘규제 문제의 발생 시점’부터 ‘규

제 당국에 의해 식별·채택’되기까지의 시차를 말한다. 

규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규제 당

국에 의해 식별되거나 정부의제(議題, Agenda)가 되는 

것은 아니다(Ko, et al., 2018). 당사자만의 지각 수준

이 아닌, 공중의제와 같은 사회 문제로 확대 되면서 관

련 정보가 수집·축적·확산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

고 마침내 해당 문제를 식별한 규제 당국이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채택

하게 된다. 

다음으로, 정부에 의해 정책의제로 설정된 규제 문

제라고 해서 그 이후의 단계, 즉 해결을 위한 대책이나 

방안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Ko, et al., 2018; 

Yoon, 2013).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도출하고, 비교 분석하며,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문

성이 요구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규제 문제일

수록 결정까지의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처

럼, 규제 문제가 규제 당국에 의해 식별·채택된 시점부

터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대안이 결정되는 시점까지의 

시차를 결정 시차(Decision Lag)라 부른다. 

규제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 결정되면 다음 단계인 

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도 시차가 발

생할 수 있다. 즉각적인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

문이다(Ko, et al., 2018; Yoon, 2013). 집행을 위한 

인력, 예산, 또는 조직 등의 준비가 필요한 경우가 대표

적이다. 이와 같은 사유로 규제 집행이 늦어지는 기간을 

집행 시차(Implementation Lag)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집행 시점에서부터 규제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

되기까지의 소요 시간을 효과 시차(Effect Lag)라고 부

른다(Ko, et al., 2018). 효과 시차는 규제 내용이 집행

하는 것이다. 또한, 적합성 인증제도는 신청 접수 이후

의 각 진행 단계별로 법령에 기한을 정해둠으로써 이러

한 규제 문제 해소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

다. 이 외에도, 신청사유 부합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기준 개발·검증 R&D 운영 등  제도 취지(규제 시차 해

소)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 체계들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적합성 인증제도의 세부 특성

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융합 신제품이 겪는 규

제 시차와 그로 인한 기업 애로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탐색하는 데 근본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규제 시차 이론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적합성 인증제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적합성 인증제도가 어떤 배경과 취지에서 도입되었

으며, 어떤 구조와 절차로 설계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

되고 있는지 등을 규제 시차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나아가, 규제 시차 관리를 위한 정성적 체계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적합성 인증제도 사례를 통해 그 근

거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

하였다. 

Ⅱ. 규제 시차 이론 

규제 시차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 대응 속

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특성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개념적으로 규제 시차라 함은 규제 문제(규

제 공백 등)의 발생 시점부터 해당 규제 문제가 해결된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뜻한다. 규제 시차는 내부 시

차(Inside Lag)와 외부 시차(Outside Lag)로 나뉘는데, 

내부 시차란 규제 문제가 발생한 이후부터 규제가 마련

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며, 규제가 마련된 이후부터 규제 

문제가 해결된 시점까지는 외부 시차라 부른다(Ko, et 

al., 2018; Yoon, 2013). 선행 연구에 따르면(Chung, 

2002; Ko, et al., 2018), 내부 시차는 규제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외부 시

차는 마련된 규제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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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반응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책 집행 후 그 효과가 발생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

되며, 정책 설계의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 수용 과정에서 

저항이 심한 경우는 더 지연될 수도 있다. 끝으로, 정책 

평가 단계까지 끝나고 나면, 불필요하거나 역기능이 있

는 것으로 평가된 정책들을 정지시키고 기존 정책 결정 

및 집행을 개선하는 마지막 단계(종결)를 거치게 된다

(Joo, 2016). 

이처럼, 정책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시간 

소요가 필요하며 각 단계의 근본적인 제약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 등으로 인해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규제는 

본래 정책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학자들에 따라서

는 규제를 정책과 동일하게 보거나 정책의 한 종류로 분

류하기도 한다(Choi, 2021). 따라서 규제 역시 정책 과

정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세부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사성이 중요하게 시사하는 점은 규제 시

차는 정책과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필연적이라

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그 대응 전략

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특히, 요즘처럼 융합 신제품이 증가하는 시대일수록 

기존 규제에 공백이 있었거나, 모호하거나, 새로운 제

품·환경과 맞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규제 시차가 더 늘

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절실히 요구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 장에서는 규제 시차 해

소의 역할을 지닌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

를 규제 시차 이론 및 실무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

하였다.

Ⅲ.   규제 시차 관리 관점에서 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 

1. 규제 시차 관리의 정량적·정성적 측면

일반적인 인증제도들은 표준과 심사기준의 형태로 

정해놓은 요구사항에 대해, 신청 제품의 적합여부를 확

되더라도 그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

하며, 사회적 수용이 지체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규제 시차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규제 시차

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Ko, et al., 2018; Yoon, 2013) 

왜 정책과정론(Policy Process Theory)을 이론적 토대

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규제 문제 발생부터 해소

까지의 과정이 정책과정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정책과

정론에 따르면, 정책이 만들어지고 종결되기까지 거치

는 일련의 절차를 정책과정이라고 하는데, 앞서 설명한 

과정과 유사한 단계(정책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

행, 정책 평가, 정책 종결)로 구성된다(Joo, 2016).

구체적으로, 먼저 정책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특정 문

제가 정부의제로 채택된다. 보통은 어떤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공중의 일부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

이 하는 과정을 거치며(공중의제), 최종적으로 정부가 정

책마련이 필요한 문제로서 채택을 하게 된다(Jeong, et 

al., 2004; Joo, 2016). 다음으로,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 수립 및 비교 등의 과정

을 거치게 되는데, 선례가 없거나 기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 경우,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다

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정보가 부족한 경우 등 여

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정책 결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오래 걸릴 수 있다(Joo, 2016; Park, 2010).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다음 단계인 정책 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는 각종 정책 수단들을 활용하

여 실제로 정책을 실현하는 단계이다. 정책 집행이 정

책 결정 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정책 결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책 내용 자체가 현실성이 부족

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집행을 위한 자원이나 

지식 등이 부족할 수도 있다(Joo, 2016; Park, 2010). 

다음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나면 정책 집행에 따른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이뤄진다. 구체적으

로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투입 비용 대비 산출

물이 큰지, 수혜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실제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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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규제 시차 감소는 단순히 정량적(Quantitative)  

측면에서만 평가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

간이 얼마나 단축 되었는지와 별도로, 그 기간 동안에 

진행된 정책 과정의 품질 수준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90일 시한은 일반적으로 표준이나 기

술기준이 제정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2년 이상)과 비교

하면 결정 시차를 월등히 줄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90

일 안에 새로운 인증 기준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해

당 기준이 완전하지 못하여 신청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거나, 시험방법이나 판정 기준 

값이 신청 제품의 고유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면 정성적

(Qualitative) 측면에서는 시차 감소의 의미를 사실상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기준의 완성도 등 

정성적 측면의 품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후 절차에

서 후속 조치로 인해 시차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제 시차는 정량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정성적 

관점에서도 반드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규제 시차 관점에서 

적합성 인증제도를 분석함에 있어, 규제 시차 관리의 정

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였다. 즉, 절차

별 시한(정량적 측면)과 같은 표면적인 제도 설계사항 

뿐만 아니라, 개별 절차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정성적 체

계나 운영 방식이 규제 시차 감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를 함께 살펴보았다. 

2. 적합성 인증 절차와 규제 시차

적합성 인증의 세부 절차들을 규제 시차 관리의 관점

에서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규제 문제 발생부터 해

결에 이르는 일련의 정책과정들과 적합성 인증의 세부 

절차들을 먼저 매칭하였다. 그리고, 규제 시차 이론에

서 설명하고 있는 네 가지 규제 시차들이 적합성 인증

의 어느 절차에서 각각 줄여질 수 있는지를 정량적·정

인해주는 방식이다(Korean Standards Association, 

2015)6). 예를 들어, 매입형 LED 등기구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요구사항은 KS표준(KS C 7653)으로 관리되며, 

인증을 신청한 제품을 해당 표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

이 시험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이와 달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는 

기존 표준이나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융합 

신제품을 위한 인증제도이다. 특히, 적합성 인증제도는 

신청 제품에 맞는 별도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

반적인 인증제도에는 없는, 규제 시차 해소의 기능을 포

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적합성 인증제도를 규제 시차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드물었다. 예

외적으로 최근 Ko, et al. (2018)은 적합성 인증제도가 

내부 시차에 해당하는 결정 시차와 집행 시차를 줄여준

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융합 신제품을 위한 인증 기준

의 ‘결정’과 ‘집행’을 앞당겨 준다는 뜻이다. 

적합성 인증제도를 이처럼 규제 시차의 시각에서 분

석한 연구가 등장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왜냐하면 

융합 신제품은 혁신성 혹은 선도적 성격으로 인해서 규

제 시차 발생이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적합성 인증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2010). 

규제 시차 관리의 관점에서 적합성 인증제도를 바라

볼 때 가장 먼저 관심이 집중되기 쉬운 대상은 법령에

서 정한 절차별 시한이다. 실제로, Ko, et al. (2018)도 

적합성 인증제도가 결정 시차와 집행 시차를 줄일 수 

있는 이유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을 완료

하도록 한 시한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절차별 시한

은 규제 시차 감소를 위한 적합성 인증의 중요한 제도

적 장치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관 부처는 신청된 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7), 결정 시차가 줄어

드는 효과가 있다. 

6)   예) 산업표준화법 제17조
7)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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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에서 정한 신청사유와도 맥락

을 같이 한다. 

적합성 인증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기술 개발의 가속

화로 기업 현장에서는 융합 신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개

발되는 데 반해, 기존 법·제도에는 관련 규정(기준·규
격·요건)이 미비해서 성능과 품질을 공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 때문이었다(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2010; Kim, H., 2018a; 2018b; 

Kim, M., 2019). 그래서 적합성 인증제도는 융합 신제

품에 맞는 별도의 인증 기준(적합성 인증 기준)을 신속

하게 마련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가 설

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적합성 인증제도가 해소하고자 하는 규제 

문제가 발생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 

규제 시차 이론에서 규제 문제의 발생 시점은 규제 시차

성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 규제 문제의 발생
정책과정론의 시각에서 보면, 규제 문제는 규제 당국

이 관련 정책(규제 등) 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소

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그렇다면, 적합성 인증제도가 해

소하고자 하는 규제 문제는 무엇일까? 

관련 문헌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적합성 인증제도가 해

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였다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존 법령상에 융합 신제

품에 적합한 인증 기준8)이 부재함에 따른 인증취득 불

가 및 판매제한9). 이와 같은 정의는 다양한 법령과 인증

제도들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합성 인증

제도를 시행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며(Han, 

2011;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2011), 

8)   본 연구에서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 등의 ‘기준·규격·요건’을 통칭하는 용어로 ‘인증 기준’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9)   여기서 ‘판매 제한’은 제약(制約)의 의미로, 인증 미취득 시 관련 법령에 의해 판매가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요처나 소비자가 구매 고려 조건으로 

인증서를 요구하는 등 구매 계약이나 판매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포함한다.

Recognition lag Decision lag Implementation lag Effect lag

Th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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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regulatory 

problem

Regulatory 
agenda-setting

Confirmation of 
regulations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Resolution of 
the regulatory 

problem

<그림 1> 규제 시차 종류와 적합성 인증 절차 매칭

<Fig. 1> Matching the types of regulatory lag with the procedure for certification of compliance of 

new products of industri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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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시점에서는 단지 하나의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 이

상으로 규제 문제가 현실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에 존재하는 규제 문제는 본 연구의 관

심 대상이 아니다.     

규제 문제 발생 시점의 두 번째 조건은 인지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융합 신제품 개발 사양을 기업 차원에서 변

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거나 무리가 되는 시점, 

혹은 개발 사양이나 방향이 이미 확정되어 사실상 되돌

릴 수가 없는(Irreversible) 시점인지 여부이다. 혁신 기

술의 개발과 설비 구축 등에 이미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

되어 신제품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한 상

황이 이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 기존 기준·규격·요건에 

부합하도록 개발 사양을 변경하여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당 규제 문제는 현실적 애로(隘路)로서

의 치명도가 낮아진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기업 자체적

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신제품과 관련된 중요 계획

에 현실적으로 치명적인 걸림돌(Obstacles)이 되고 있

다면, 기업 입장에서 해당 시점은 규제 문제 발생이 가

장 크게 체감되는 시기가 된다. 또한, 관련 허가등을 소

관하는 당국이나 기관의 정책적 지원이 간절히 기대되

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동시충족(AND) 조건을 통해 규

제 문제 발생 시점을 명확히 정의한다면, 융합 신제품 

관련 규제 문제가 사업상의 문젯거리로 사실상 현실화

된 시점부터 규제 시차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

은 경우에 따라서 제품 개발 완료 시점이 될 수도 있고, 

개발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규제 문제

가 그저 현상으로서만 존재하는 시점이 아닌, 당사자에

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애로(隘路)로 인지되고 결코 간

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융합  

신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한 방법의 일환으로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규제 문제 발생 시점부터 해소에 이르는 과정을 

<그림 1>과 같이 적합성 인증의 절차와 매칭할 수 있다. 

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규제 문제 발생 시점은 인식 시차의 크기와 규제 시차의 

총량(규제 문제 해소까지 얼마의 기간이 총 소요되었는

지)을 결정하며(Ko, et al., 2018; Yoon, 2013), 당사

자의 만족 수준(규제 당국이 얼마나 빨리 해소해 주었는

가)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Ko, et al.(2018)은 규제 문제의 발생 시점을 융합 신

제품의 개발 완료 시점으로 보았다. 구체적인 이유는 기

술하고 있지 않으나, 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기준·규격·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이 확정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품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도 관

련 규제 문제가 얼마나, 무엇이 있는지를 제조자(혹은 

기업)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와 정반대로, 개발 과

정 중에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를 사전 인지하여 관

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따

라서 개발 완료 시점을 규제 문제의 발생 시점으로 정의 

한다면, 이와 같은 정반대의 두 경우에 규제 시차의 총

량이 동일해진다(발생 시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식 

시차 외 다른 시차는 동일하다는 가정). 때문에, 규제 문

제 발생 시점이 개발 완료 시점과 항상 동일하다고 보기

보다, 규제 문제의 발생 시점 자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적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 문제가 애로 기업의 입장에서 현

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 사안으로 부

각·인지된 시점으로 규제 문제 발생 시점을 정의하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현실적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말한다. 첫 번째 조건

은 허가등의 근거 법령상에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다는 것을 해당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인지한 

시점이어야 한다. 정책과정론에 따르면 특정 규제 문제

가 이슈화되어 공공의제, 정부의제가 되는 과정은 관련 

개인이나 집단이 해당 규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행동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Joo, 2016). 즉, 문제에 대

한 당사자의 인지는 의견 형성 및 질의, 문제해소 요구, 

관련 제도 문의 등 해당 규제 문제의 해소 과정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반대로, 당사자조차 인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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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안건의 요건(심사 대상 요건)에 부합되는 것들만 공

식의제로 설정된다. 따라서 인식 시차는 적합성 인증 신

청 전 해당 규제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심사 대상 여

부 통보까지라고 할 수 있다(<그림1> 참조). 인식 시차는 

규제 문제가 발생된 이후부터 규제 당국에 의해 식별·
채택되기까지의 시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관련 문헌

들에 따르면 인식 시차는 규제 문제에 대한 단순한 식별

(Identify)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수

집하고 분석·소화함으로써 해당 문제가 정부의 정책 행

위나 정책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까지의 시차를 의미한다(Encyclonomics WEB*pedia, 

2022; Liberto, 2019). 

적합성 인증제도가 이러한 인식 시차를 줄일 수 있는 

이유에는 우선 20일이라는 심사 대상 여부 통보 기한의 

역할이 있다. 적합성 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규제 문제 

검토 및 신청사유 부합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각보다 단

순한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융합 신제품들

은 기존 제품들 대비 기술적·기능적 구성이나 형태 등

이 다르거나 새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인이 제출

한 규제 문제를 정확히 검토하려면 생소한 기술사항과 

기존 기준·규격·요건 사이에서 다양한 측면에 대한 확

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제품 대비 새로운 기술·기능이 융

합된 경우 개별 법령 또는 관련 표준의 적용범위나 시험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인의 주장과 다르게, 새로운 융합 속성이 

있음에도 기존 표준에 의한 인증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

하기 때문이다. 또,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게 된 융합 신

제품들은 공인된 시험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 

시 제품의 특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시험성적서 등)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심사 대상 여부 

판단 과정의 복잡성이 켜져 최종 판단이 유보되거나 지

연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적합성 인증제도에서는 통보 기한

다음 절에서는 규제 문제 발생 시점 이후부터 적합성 인

증의 개별 절차가 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

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2) 적합성 인증심사 대상 여부 통보 - 규제의제 설정
인증 신청 후 적합성 인증의 첫 번째 절차는 소관 부

처에 의한 ‘적합성 인증심사 대상 여부 통보’ (이하, 심

사 대상 여부 통보)이다. 법령에서 정한, 적합성 인증의 

신청 대상에 신청 제품이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여 통보

하는 절차이다. 정책과정의 시각에서 보면 심사 대상 여

부 통보는 규제의제 설정 단계에 해당한다. 

규제의제 설정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규제 문제에 대해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검토를 

거쳐 공식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존 표준이 신기술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대

해 소관 부처가 해당 표준의 개정 추진을 공식 채택했다

면 해당 규제 문제는 의제로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규제 시차 관점에서 이러한 규제의제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당사자(제조자 혹은 기업)가 현실로 겪고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한 규제 당국의 긍정적 대응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것을 바

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합성 인증제도에서는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한(2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

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10) 심사 대상에 해

당함으로 통보되면 해당 신청 제품과 관련된 규제 문제

는 정부의제로 채택된 것으로, 해소를 위한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심사 비대상으로 통보되는 

신청 제품은 적합성 인증제도가 해소하고자 하는 규제 

문제에 부합되는 사유가 없음을 뜻한다. 즉, 규제 당국

은 산업융합 촉진법에 의해서는 해당 신청 건을 정부의

제로 채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적합성 인증제도에서는 심사 대상 여부 통보

라는 일종의 검토 및 판단 과정을 통해서 법령에서 정한 

10)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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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적합성 인

증 신청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

는데 표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작성에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사유에 부합되는 이

유에 대한 시험·표준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도움

이 될 수 있으며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적합성 인증제도는 정량적 측면의 20일이라

는 기한 외에도 정성적 방법을 통해 인식 시차를 줄이고 

있다.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부정확한 검토는 규제 결

정 단계 등 이후의 정책과정에서 복잡성이 가중되거나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어 시차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결

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급기야 해당 규제 문제가 적합

성 인증제도를 통해 해소되지 못한 채 종결될 경우 신청

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규제 시차가 더 증가한 것으로 느

껴질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검토 품질이 확보된 경우에는 다른 부

가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융합 속

성이 있는 신제품임에도 기존 표준에 의한 시험·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따라서 적합성 인증제도에는 부적합

하다는 것이) 사전검토 과정에서 확인되거나, 해당 규제 

문제의 해소에는 타 제도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문제가 실제 해소되기까지의 전체 시간이 줄

어들 수 있다. 

3) 적합성 인증 기준 마련 – 규제 결정
심사 대상 여부가 통보되면, 다음 절차는 소관 부처

가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 기준 마련을 위

한 협의를 진행하고 신청 제품에 맞는 적합성 인증 기준

을 확정하는 것이다. 정책과정론의 관점에서는 규제 결

정에 해당하는 단계로, 앞선 단계에서 의제로 설정한 규

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대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

용들을 결정하는 단계이다(Jeong, et al., 2004; Joo, 

2016; Park, 2010). 

따라서 적합성 인증제도에서는 심사 대상 여부 통보 이

후부터 적합성 인증 기준이 마련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이 결정 시차가 된다. 규제의제로 설정된 문제에 대해 실

(신속한 검토 목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심사 대상 여부 

검토의 품질 확보(정확한 검토 목적)를 위한 정성적 체

계를 갖추고 있다. 인증 신청을 문의하는 단계에서 진행

되는 ‘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가 바로 그것이다. 이 과

정은 인증 신청 전에 신청 제품에 관련된 규제 문제를 소

관 부처가 직접 청취하고 적합성 인증심사 대상에 해당

되는지를 관련 전문가와 함께 파악해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Korean Agency for Technology Standards, 

2016, 2019). 전문가들은 해당 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시험·인증 분야 전문가, 융합된 신기술 관련 학계 및 연

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전문가들은 기존 

표준의 시험항목 중에서 해당 융합 신제품에 적용이 불

가한 항목이 있는 것이 사실인지, 융합된 기술의 기본 속

성이나 융합된 방식의 특성으로 인해서 기존에 없던 새

로운 시험이 필요한지 여부, 유사 신제품들의 개발 흐름

에 따른 국내외 표준 제·개정 추진 현황 등 다양한 관점

에서 전문적인 의견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는 소관 부처와 신청 

예정인 모두에게 유용한 점이 있다. 먼저, 소관 부처 입

장에서는 인증 신청 이전에 해당 규제 문제를 미리 식별

할 수 있고, 정부의제로 채택해야 하는 대상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사실상 끝낼 수 있어 인식 시차를 줄일 

수 있다. 인증 신청을 문의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의 품

질을 높임으로써, 신청 후 심사 대상 여부 통보를 조속

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미리 끝낸 소관 부처는 적합성인증

협의체 구성 등 다음 절차(규제 결정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 결정 시차 또는 전체 규제 

시차의 감소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신청 예정인의 입장에서는 적합성 인증제도가 자사 

규제 문제 해소에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전문 검토 의

견을 신청 준비 이전에 확보할 수 있어 신청 의사 결정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전달된 전문 정보나 의견들을 통해 명확한 방향성

을 확보할 수 있어 신청서류 작성 등 신청 준비에 소요

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산업융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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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 충격에 의한 파손 등을 확인하는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 보행자 등이 떨어뜨리는 무거운 물건에 의해 

파손될 경우 제품의 발전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보행자

가 전기 안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 충격에 의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

표적인 시험인 낙구 충격 시험은 강화유리, 접합유리,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등 여러 제품에 관한 표준별로

(KS L 2002, KS L 2004, KS C 8577) 그 시험방법 및 

조건(강구 무게, 낙하 높이, 시료 개수 등), 판정 기준 값

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있다. 따라서 노면 블록형 태양광

발전모듈에 가장 적합한 시험 조건을 간단히 결정하기

는 어렵다. 특정 표준을 그대로 준용(準用)하기에는 제

품 특성이나 설치 환경 등이 정확히 일치되지 않기 때문

에 기준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 표준과의 연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면

서도 신청 제품의 특성에 맞는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 값

을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하는 것은 규제 당국(소관 부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협의

체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입장에서도 관련 연구 결과와 

같은 객관적 자료, 참고문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검토 없이는 판단과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적합성 인증제도

는 규제 결정 과정을 위한 정성적 측면의 보완 체계로써, 

기준 개발 R&D 사업을 적합성 인증제도와 연계·운영하

고 있다(Korean Agency for Technology Standards,  

2016, 2020;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2022a). 일반적으로 표준이나 

기술기준을 신규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기술력향

상사업과 같은 표준 R&D 사업을 기획하여 다양한 문

헌 조사와 실제 시험을 통해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 값

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다(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21). 이와 유

사하게, 적합성 인증 기준 개발 R&D 사업에서는 신청

된 융합 신제품에 가장 적합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제로 규제 내용을 마련·확정하는 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

이 결정 시차이기 때문이다(Ko, et al., 2018; Joo, 2016). 

적합성 인증제도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신청인 및 시험·검사 기관 등에 통

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인식 시차와 마

찬가지로 규제 결정 기한이 결정 시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규제 결정 기한은 적합성 인증제도의 제정 취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반

적인 법정 인증제도들은 기준·규격·요건을 마련하기 위

한 절차가 인증 절차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연구용역이나 R&D사업, 그 이후의 심의 등을 거치는 장

기간의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이다(Lee, E., 2016). 

적합성 인증 기준은 범용적 표준과 달리 신청 제품만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 마련 시 고려 요소가 상

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90일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

니다. 기존 인증 제품들과 동등한 수준11)의 성능 및 품

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 시험방법을 신청 제품에 

맞게 수정하거나 새로운 시험 또는 기준 값을 정하는 것

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 인증 제품들

과 융합 신제품의 기술적 차이, 소재·재료의 차이, 구조

의 차이, 설치 방법의 차이 등에 의해 복잡한 의사 결정

을 거쳐야 하며 결정의 근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적합성 인증제도에서 규제 결정 과정은 정책적 

선례에 따라 기계적·반복적 형태의 결정이 가능한 경우

이기 보다는, 신청 건별로 다양한 조사와 첨예한 논의를 

통한 판단, 명확한 근거가 요구되는 비정형적 형태의 결

정이기 쉽다(Joo, 2016). 때문에, 결정 시차를 줄이는 

것이 결코 쉽거나 단순하지 않다.  

일례로, 노면 블록형 태양광발전모듈은 보도용 블록

에 태양광 셀을 융합하여 발전(發電)이 가능하도록 한 

신제품이다(Hanchuk Tech, 2022). 건물의 옥상이나 

나대지 등에 설치되는 기존 태양광 모듈 제품 대비, 형

태 및 설치 장소가 다르다. 이에 따라 기존 태양광 모듈

에 요구되는 충격 시험(우박 시험)과 달리, 무거운 물건

11)   적합성 인증을 취득하면 허가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기존 인증(타겟인증)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이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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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2022), 낙상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센서

의 낙상여부 판단이 늦어 인플레이팅이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다. 따라서 다양한 낙상 

상황(평지, 비탈길 등) 하에서 해당 제품의 센싱 기술이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이 다른 유저들의 낙상 상황을 

일관되게 잘 판단하는지, 낙상 판단 후에는 일정한 시

간 내에 에어백이 인플레이팅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적합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 값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지, 비탈길, 계단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실

제 낙상 환경에서 다양한 신체 조건의 실사용자(고령자)

들을 활용한 실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시험 참가자의 

안전 보호와 소요 시간(IRB 심의 등)의 관점에서 부담이 

매우 크다 - 더 정확히는 거의 불가능하다(Kim, 2020). 

이 경우, 기준 검증 R&D 사업에서는 유저의 성별에 따

른 표준 신체조건, 낙상 시 바닥 조건 및 주변 환경 등 실

사용 환경의 핵심 구성 요소와 제품의 구조적·기능적 특

성들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고, 다양한 낙상 시나리오

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인플레이팅 시간의 편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합성 인증 기준에서 센서의 품

질에 관해 정한 합부 기준 값의 타당성을 빠른 시간 안에 

검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의사결정(규제 결정=

기준확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적합성 인증제도는 규제 

결정 절차를 위한 90일 기한, 그리고 정성적 측면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R&D 사업들을 통해서 결정 시차

를 줄이고 있다. 적합성 인증 기준은 기존 법령이나 관

련 인증제도에는 없는 사실상 새로운 인증 기준이며, 기

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 해주는 근거 기준이기도 하

다. 따라서 적합성 인증제도에서 규제 결정 절차는 신속

성뿐만 아니라, 적합성 인증 기준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4) 적합성 인증 심사 – 규제 집행
적합성 인증 기준이 확정되면 규제 집행 절차인 인증 

심사가 진행된다. 규제 집행이란 규제 사항들을 실현하

치를 찾기 위한 다양한 규격 조사 및 시험 등이 수행된

다. 따라서 신청 제품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이해뿐만 

아니라, 관련 시험방법 및 국내외 규격, 시험장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험·검사기

관과 같은 전문기관들이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다. 

기준 개발 R&D 사업의 기간은 개별 융합 신제품의 

특성 및 기준 개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적합성인증협의체 운영 시기와 일정 기간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협의체에서 의사결정 시 R&D 

결과를 참고하거나, 반대로 협의체에서 검토가 필요하

다고 판단한 내용을 R&D 사업을 통해 확인하는 등 양

방향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기준개

발 R&D 사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 확정에 필요한 구체

적인 근거(참고문헌, 시험결과 등)를 제공함으로써 인증 

기준의 품질 확보는 물론, 관련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규제 결정 절차를 정성적 측면에서 보조하

기 위한 또 다른 사업으로 기준 검증 R&D 사업도 운영

되고 있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7;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2022b). 적합성 인증 기준은 아직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융합 신제품을 위해 신규 마련되는 것이

기 때문에, 시험항목에 따라서는 다양한 실사용 조건 하

에서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Kim, 2020). 이 경우, 실제 시험을 통해 그 타

당성을 검증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실사용 환경을 반

영한 물리적 시험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시간과 비용 소

요가 크기 때문에, 기준의 품질 확보와 결정 시차 간 트

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적합성 인증 기준 검증 R&D 사

업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Cost-Effective) 

방법들을 활용하여 적합성 인증 기준을 신속하게 검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Kim, 2020). 예를 들어, 

고관절 보호용 자동에어백은 고령자의 갑작스런 낙상  

상황 발생 시 골반 부위로 에어백이 인플레이팅(Inflating)  

되어 보호하는 제품인데(Benevolenc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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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리딩을 담당할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타겟 인증제도의 인증기관 담당자로 하여

금 기존 인증제도와 적합성 인증제도 사이의 경계연결

역할(Boundary Spanning Role)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Tushmand & Scanlan, 2017).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계연결역할을 하는 사람들

은 외부 환경과 조직을 서로 연결하거나 조율하는 경

계관리활동(Boundary Spanning Activities)을 하는

데, 대표적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정보나 지식 등을 수

집하여 조직 내부로 전파하고, 조직 내 전파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한다

(Drach-Zahavy & Somech, 2010; Kwon & Woo, 

2016). 적합성 인증 심사를 담당하게 된 기존 인증기관

의 인증 팀장이나 그에 준하는 직급 담당자는 신청 제품

별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위치에 있다.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기존 인증제도와 적합성 인증의 

차이점, 심사 제품의 기술적 특성 및 적합성 인증 신청 

배경, 적합성 인증 관련 제반 규정 등을 협의체 전문위

원 활동을 통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해당 

기관 조직 내부(개별 심사원 등)에 전파할 수 있는 위치

에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적합성 인증 심사과정에

서 불필요한 혼선 및 시간 소요가 방지되어 집행 시차가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적합성 인증제도에서는 타겟 인증제도별

로, 인증심사기관별로 인증심사 실무 협의를 추진함으

로써 규제 집행 절차의 정성적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적

합성 인증제도는 신청 제품의 허가등의 근거법령이 무

엇인지에 따라 다양한 기존 인증제도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15), 적합성 인증제도와 연계된 적이 없는 기존 인

증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 처음 신청될 수 있다. 이 경

는 것으로, 적합성 인증제도에서는 융합 신제품에 대한 

규제 내용(적합성 인증 기준)을 인증심사(공장심사, 제

품시험 등)라는 수단을 통해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 시차는 적합성 인증 기준 확정 이후부터 인

증심사 완료까지로 볼 수 있다. 집행 시차를 위해 산업

융합 촉진법에서는 융합 신제품에 대한 시험 등을 요청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 하여금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12) 

앞선 다른 시차들과 유사하게,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

도록 기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적합성 인증 심사방법 

및 절차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서 개별 절차가 지연 되

거나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적합성 

인증을 받으면 허가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기존 인증(타

겟인증)13)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擬制)되기 때문에, 적

합성 인증 심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신청 건별 타겟 

인증제도의 심사 체계가 준용된다(Korean Agency for 

Technology Standards, 2022). 이에 따라, 적합성 인

증 심사도 타겟 인증제도의 인증기관(안전인증기관, KS

인증기관 등)이 담당한다. 그런데, 해당 기관의 심사원

이나 시험·검사 인력 등 실무자들은 적합성 인증제도 

자체가 우선 생소할 수 있고, 심사를 위한 세부 절차들

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 본연

의 업무가 아님에 따라14)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적합성 인증제도에서는 

집행 시차를 위한 정성적 측면의 운영 체계를 두고 있

다. 우선, 신청 제품별 타겟 인증제도의 인증기관 담당

자(혹은 인증심사 담당자)를 적합성인증협의체 구성 시 

전문위원으로 필수 포함하고 있다. 인증심사 수행 시 해

당 기관 내부 인력을 대상으로  적합성 인증 심사 체계

12)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13)   적합성 인증제도에서 ‘타겟(target) 인증’이란 신청 제품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취득하지 못하는 기존 법적 인증(예: 

KS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보호구 안전인증 등)을 통칭하는 실무적 용어이다.
14)   적합성 인증제도는 신규 개발되는 융합 신제품들의 인증애로를 신청 기반으로 그때그때 해소하는 목적임에 따라 인증 대상 품목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타 인증제도들처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싶은 기관들이 인증 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을 미리 갖추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인증분야 등을 지정받는 체계로 운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15)   산업융합 촉진법은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융합 신제품의 허가등의 근거법령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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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취득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인 

규제 문제(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존 법령상에 융합 신

제품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부재함에 따른 인증취득 불

가 및 판매제한)의 관점에서 보면, 적합성 인증 취득의 

진정한 효과는 인증 취득 그 자체 보다는, 인증 취득을 

통해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 가능해지고 활발해지는 것

에 있다. 적합성 인증 취득이 곧 판매 증가를 담보하지

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집행 이후 이와 같은 실

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까지의 효과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적합성 인증제도에서 효과 시차가 발생하는 대표적

인 경우는 적합성 인증서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

회적 수용이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타겟인증(KS, 

KC등)을 취득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의제된다는 

장점도 적합성 인증서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상

황에서는 오히려 효과 시차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

다. 널리 알려진 KC·KS인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잠재 

구매자 입장에서는 적합성 인증서의 공신력, 동일 효력

에 관한 부가적인 설명과 법적 근거에 대한 확인을 요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융합 신제품인데 어떤 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했는

지, 그 기준은 기존 인증 제품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궁금

해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다른 시차들과 달리, 적합성 인

증제도에서 효과 시차를 위해 별도 설정된 기한은 없다. 

적합성 인증 제품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특정 기한을 두

어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정성적 

방법을 통해 효과 시차를 관리하고 있다. 

잠재 수요처나 구매 예정자가 적합성 인증 제품에 관

해 추가 자료나 설명을 기업에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산업융합센터(적합성 인

증제도 운영지원 기관)에서 법적 근거나 세부 설명자료 

우, 해당 타겟 인증제도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전반

적인 심사 체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적합성 인증 심

사에서 준용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 인증제

도별로 심사 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S인증에서는 제품 시험을 위한 시료에 대해 심사원에 

의한 샘플링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기용품안전인증에서

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처음 연계되는 타겟 인증제도의 

심사 체계 확인 및 준용 검토가 중요한 이유이다.  

한편, 기존에 연계된 타겟 인증제도라고 하더라도, 

인증심사를 담당하게 된 기관이 적합성 인증 심사가 처

음인 경우도 있다. 일부 기존 인증제도들이 복수 인증

기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동일한 인증제도 내

에서도 기관별 전문 분야에 따라 인증 지정품목이 다

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KS Certification Support 

Office, 2022). 이 경우에는 동일 타겟의 이전 적합성 

인증 사례에서 마련된 준용 세부사항을 신규 심사기관

과 재확인 하되, 심사 품목의 차이나 기관 행정 방식의 

차이(온라인시스템 사용 여부 등)로 인한 추가 이슈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준용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심사 이전에 검토한다. 

이처럼, 적합성 인증제도는 인증 심사를 위한 60일 

기한 외에도, 규제 집행 절차를 위한 정성적 체계를 보

강함으로써 집행 시차를 관리하고 있다. 인증 대상 품

목, 타겟 인증제도, 심사기관을 미리 특정해 둘 수 없는 

적합성 인증제도의 특성 상 집행 시차 관리를 위한 정성

적 운영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적합성 인증서 활용 – 규제 문제 해결
앞선 규제 집행 단계는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른 인

증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소관 중앙행

정기관에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이하, 적합

성 인증서라 함)16)를 부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적

합성 인증 취득은 규제 시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융합 

신제품이 마침내 기존 인증(타겟인증)과 동일한 효력의 

16)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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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적합성 인증제도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상에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기준·규격·요건이 아직 준

비되지 않았을 때, 개별 법령을 개정할 필요 없이 산업

융합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 효력의 인증을 부

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적합성 인증제도 그 자체가 융합 

신제품에 대한 규제 시차를 줄여주는 정책적 역할을 한

다. 다시 말해, 적합성 인증제도가 없다면 융합 신제품

은 관련 법·표준이 신규 제정되거나 융합 신제품에 적

합하도록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반적인 인증제도들과 구분되는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인증제도를 규제 개선의 관점에서 세

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드물다. 특히, 이론적 

시각에서 적합성 인증제도의 성격과 속성을 정립해보

거나, 적합성 인증제도의 실제 운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쉽게 찾을 수 없다. 때문에, 적합성 인증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등을 신속 제공하는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적합성 인증 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조달 납품 등

의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나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합성 인증 기준과 적합성 인증서에 대한 공신력을 신

속하게 확인해 줌으로써 관련 구매 절차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효과 시차를 위한 이와 같은 행정적 지원은 앞선 다

른 시차들을 위한 정성적 체계 보다, 해당 기업의 입장

에서는 체감 정도가 더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인증 취득 

이후에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시점이 계속 늦어질

수록 신청인에게는 적합성 인증제도의 앞선 모든 단계

(규제의제 설정, 규제 결정, 규제 집행 등)들이 또 하나

의 비용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애로의 당

사자 입장에서 적합성 인증제도는 융합 신제품에 대한 

기존 인증제도들의 대응 지연이나 한계에 의해 발생된 

인증애로를 신속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다. 따라

서 효과 시차의 정도는 신청인이 느끼는 제도 효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1> 융합 신제품 규제 시차 감소를 위한 적합성 인증 제도의 두 가지 접근법 

<Table 1> Two types of approaches utilized in the certification of compliance (CC) to manage the regulatory lag 

of convergence new products

Sub-categories Quantitative approaches Qualitative approaches

Recognition lag
Legal deadline for notification of being 
subject to examination for CC (within 20 
days of the date of application)

Preliminary review at the inquiry stage prior to 
application on whether or not to be subject to 
examination for CC 

Decision lag
Legal deadline for having the test 
methods and criteria prepared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application)

Meetings of the consultative body for CC, operated 
in connection with the R&D projects for developing 
and verifying the test methods and criteria 

Implementation lag
Legal deadline for testing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test application)

••   Encouraging the boundary-spanning role of the 
person in charge of operation in the target 
certification system

•   Coordination of details through cooperative 
practical discussion prior to certification audit for 
each target certification and each auditing 
institution

Effect lag N/A
Official answers and confirmations to customer 
inquiries such as certificate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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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했다. 규제 시차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적합성 인

증제도는 막연히 길어질 수도 있는 융합 신제품에 대한 

규제 시차를 인증 신청 시점부터 단축할 수 있도록 그 

세부 절차들을 구성하고 있는 규제 개선 제도임이 명확

해진다. 

둘째, 본 연구는 규제 시차 관리에 관한 이론적 시각

을 정성적 측면으로 확장하고, 실제 운영 중인 사전 규

제 방식의 사례(적합성 인증제도)를 통해서 그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규제 시차 (혹은 규제 시차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시차의 

개념적 속성 상 정량적 측면에 집중되기 쉽다. 규제 문

제 해소를 위한 의제 설정·결정·집행 등 각 단계에 소요

되는 시간을 단축시키자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규제 시차 해소를 위한 각 

단계의 품질 확보 없이는 진행 과정상의 혼란과 복잡성

이 증가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규제 시차 감소 효과

가 퇴색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적합성 인증

제도의 정성적 체계들이 시사하는 이론적 의미가 여기

에 있다. 규제 시차는 정량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성적 

관점에서도 분석되어야 하며, 규제 시차 관리에 관한 보

다 정교한 이해를 위해서는 정성적 요인에 관한 탐색과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규제 시차의 개념을 활용하여 융합 

신제품의 인증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융합 신제품이기 때문에 역설

적으로 기존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는 여전히 산

업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

은 현상에 대해서 학문적 개념이나 이론을 사용하여 명

확히 설명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먼저, 기존 법·제도상에 기준·규격·요건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경우를 규제 문제의 한 유형으로 정

의함으로써, 융합 신제품들이 겪는 인증 애로사항을 규

제 문제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개별 법·제도상에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규정이 마침내 

마련되기까지의 시차가 융합 신제품 인증애로의 근본 

원인임을 설명함으로써, 규제 시차의 개념을 통해서 관

본 연구는 규제 문제가 발생 후 해소되기까지의 과정

에 적합성 인증의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매칭해 봄으로

써 융합 신제품의 규제 문제가 적합성 인증의 절차를 통

해 어떻게 해소 되는지(규제 시차가 감소되는지)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여느 인증제도들과는 다른, 적

합성 인증제도의 차별적 목적(규제 개선) 관점에서 제도

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나아가, 규제 시차 감소를 위한 적합성 인증제도의 

정량적·정성적 체계가 인증 절차의 각 단계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

써(<표 1> 참조), 적합성 인증제도의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 

관리를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적합성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론과 실무 

모두의 관점에서 상세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 적합성 인

증제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 형성에 도움

이 된다. 그동안 적합성 인증제도는 그 취지와 역할에 비

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타 인증제도들과 엄연히 구별되는 목

적과 역할,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와 운영 체계 등 적합성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공통된 이해 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제도에 

관한 부정확하거나 부족한 사회적 이해는 어느 제도를 

막론하고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적합성 인증제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

를 돕기 위해,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이론에 근간을 두

고 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로 활용한 규제 시차 

이론은 적합성 인증제도의 근본적인 취지, 세부 구성에 

관한 명확한 설명의 토대가 되었다. 즉, 적합성 인증 절

차의 개별 단계들이 융합 신제품에 대한 규제 시차 해소

라는 공통의 목적 하에 각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서

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한 일관된 분석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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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설명과 안내

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강조한 규제 시차의 정성적 

측면은 적합성 인증을 추진하는 부처 담당자 등 실무자

들로 하여금, 유사한 보완 체계나 장치들에 대한 지속

적인 탐색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적합성 인증제도

는 규제 개선 제도이자 법정 인증제도이다. 인증제도로

서의 적합성 인증은 규제 시차 감소의 취지와는 별도로, 

인증 절차상의 품질을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속성이 

있다. 인증이 가진 사회적 질서 유지의 역할 때문이다. 

따라서 적합성 인증의 개별 절차에 주어진 시간 동안 어

떻게 하면 정성적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부처 담

당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규제 문제

의 사전검토, 규제 결정을 위한 기준개발·검증 R&D, 기

존 인증제도 책임자의 경계연결역할 촉진 등 본 연구에

서 소개한 정성적 체계를 토대로, 향후 새로운 보완 체

계들이 개발·활용·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

라, 적합성 인증제도와 유사한 취지에서 도입된 규제샌

드박스 등 융합 신제품·서비스들을 위한 규제 개선제

도 및 관련 정책에서도(Lee, 2019; Prime Minister’s 

Secretariat, 2018), 정성적 체계의 중요성이 점차 부

각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와 인

증 애로에 대한 기업 스스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시

사하는 바가 있다. 융합 신제품의 인증애로를 정확히 이

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규제 문제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

로 재정의 하였다. 규제 문제에 대한 당사자(기업)의 인

지 여부와 기업 자체적인 해결 방안(사양 변경 대안)이 

사실상 부재한지 여부에 따라 규제 문제의 발생 시점이 

달라진다고 본 것이다.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와 그에 

따른 문제의 발생은 기술 개발의 속도에 비해 관련 법·
규정이 느린 것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그러나 신기

술·신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기업 활동의 양상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혁신성이 높은 융합 

련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

개념 간의 연결’은 현상(융합 신제품 인증애로)의 원인

과 해소 방법에 관해 개념(규제 시차)적 접근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존 인증제도들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나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본 연구는 적합성 인증제도의 본질과 그

에 맞는 실무 운영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

다. 적합성 인증제도는 신청 제품별로 허가등의 근거법

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해당 소

관 부처가 인증 절차를 운영하게 된다. 융합 신제품이 

특정 부처의 소관 분야에서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적합성 인증을 부여한 경험

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9, 2022; Park, 

2017), 융합 신제품이 소관 기존 인증을 타겟인증으로 

하여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

차를 진행해야 한다. 

적합성 인증제도가 가진 규제 시차 관점의 역할 및 

특징, 세부 절차, 정성적 체계 등 본 연구가 분석한 내용

은 적합성 인증을 아직까지 진행해보지 않은 부처 담당

자들에게 적합성 인증제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토

대가 될 수 있다. 적합성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제도들 

대비 Fast-Track으로 강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규제 

시차로 인한 기업 애로의 절박함을 적합성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통해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속성(Fast-Track)이 피상적으로만 알려지면, 

적합성 인증제도에 낯선 소관 부처 입장에서는 규제 결

정(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제 문제 해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속도의 부담만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적합성 인증제도의 취지, 범위17), 인증 절차 전

17)   예) 기존 표준을 개정하거나, 신규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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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정성적 측면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소개

한 정성적 접근법들이 실제 규제 시차 감소에 효과가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적합성 인증제도가 향후 개선해

야 하는 사항들은 논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규제 시차 

해소의 관점에서 현행 적합성 인증제도가 채택하고 있

는 주요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비추어 볼 때 후속 연구에서 다룰 만한 별도의 주제라고 

판단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후속 연구

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규제 시차 관리의 정

성적 측면은 주요 차원들과 변수들을 통해서 개념화 될 

수 있으며, 개념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 연구가 

가능하다. 이때, 규제 문제 식별의 신속성과 대상 여부 

검토의 정확성, 결정된 규제의 완전성과 적합성, 기존 

표준과의 형평성, 그리고 규제 집행 과정에서의 경계연

결활동 정도 등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주요 구성 개념들

이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적합성 인증

제도의 운영이나 유사 규제 개선 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

정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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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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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계점 및 후속연구

본 연구는 규제 시차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개념적 접

근을 통해서 적합성 인증제도를 분석하고, 융합 신제품

의 규제 시차 관리를 위한 정성적 접근의 중요성을 설명

하였다. 규제 시차에 관한 ‘이론’과 적합성 인증제도의 

‘실제’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성적 체계의 필요성

과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요 

논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에 포함

하지 않았다. 다만,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한 본 연구의 결

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증 연구가 이뤄진다면 규제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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